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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2.

(3) 회 부 일 : 2025. 8. 25.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

야의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

율)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

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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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

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현행과 같음)

-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

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

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추

경호의원안, 정부안)

- 2029년 12월 31일(박성훈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신영대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신영대의원안 2025. 4. 30. 발의(의안번

호 10254),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7건의 개정안은 2025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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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려는 것임.

◦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말(2년 연장)로, 이병진의원안‧추경호의

원안과 정부안은 2028년 말(3년 연장)로, 박성훈의원안은 2029

년 말(4년 연장)로,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말(5년 연장)로, 신

영대의원안은 2035년 말(10년 연장)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1)에서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2)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3)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

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

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

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

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

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

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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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함.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4

년 24억원이고, 20245은 약 11억원, 2026년은 약 12억원으로 전망

하고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4 25 24 11 12

*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참고로, 2024년 양식어업가구는 1만 1,276호로 2019년 대비 80.3%,

2024년 양식어가인구는 2만 5,024명으로 2019년 대비 71.2%수준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9-2024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어업가구 (호) 50,909 43,149 43,327 42,536 41,775 40,890

어가인구 (명) 113,898 97,062 93,798 90,805 87,115 83,963

양식어업가구(호) 15,292 10,335 11,228 11,174 10,938 11,276

양식어가인구(명) 35,136 25,205 26,456 25,829 24,337 25,024

*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중 「어업형태별 어가, 어가인구」)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

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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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육상 양식어업인이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지원과 농업인

과의 형평성 제고,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또한, 어업용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제도가 필요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와는 달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4) 및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5)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

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통상 2년에서 3년

의 일몰 규정을 두어 적용기한을 한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한시적

지원을 통해 조세특례의 남용을 막고, 정책효과 및 필요성을 주기

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어업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변화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

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

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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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동 조세

특례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2〜3년 단위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특

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

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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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한 연장(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이양수의원안, 이병진의원안(2),

박희승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김선교

의원안, 임이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제72조)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현행과 같음)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업무추진비 등을 세무조정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

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합병한경우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양수의원안, 이병진의원안(2), 송옥주의

원안, 신영대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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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의원안 2024. 12. 2. 발의(의안번호 6093),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

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문대림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8975),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이양수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73),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

병진의원안 2025. 6. 27.(의안번호 11114), 박희승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39),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신영대의원안 2025. 7. 31. 발

의(의안번호 11884),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윤영석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62),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

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

안번호 12789), 서천호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52), 정희용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09),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임이자

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1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서영교의원안), 3년(이만희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이양수의원안, 이병진의원안(2), 송옥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임이자의원안), 4년(박성훈의원

안, 김선교의원안), 5년(서삼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희승의원안,

현 행 개정안

의원안, 정부안, 임이자의원안)

2029. 12. 31.(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2030. 12. 31.(서삼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정희용의원안)

2031. 12. 31.(서천호의원안)

2035. 12. 31.(문대림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

원안, 신영대의원안, 김선교의원안)

2026. 1. 1.(주철현의원안, 문대림의원

안, 서삼석의원안, 이양수의원안, 이병

진의원안(2), 박희승의원안, 최은석의

원안, 박성훈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박

상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정부안, 서

영교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정희용의

원안, 임이자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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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정희용의원안), 6년(서천호의원안) 또

는 10년(문대림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영세한 개별 조합법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둘째, 국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

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용협

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

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

법인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동 특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세특례 심층평

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단계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

을 통해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6) 2020년 심

층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7).

6) 기획재정부,「2017 조세특례심층평가(IV)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p. 7·8

7) 기획재정부,「2020 조세특례심층평가(Ⅵ)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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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

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조합원의 실익 증가나 공익 기여

로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

정 사항 추가, 대형조합 세율 인상, 공익활동 실적 등 공제요건 신

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8)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8) 기획재정부,「2025 조세특례심층평가(7)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p.9, 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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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

(정부안 등)

현 행 개 정 안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제89조의3)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이자‧배당소득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 출자금: 1명당 2,000만원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 한도

- 출자금: (현행과 같음)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5,000만원(윤영석의원안)

◦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① 의원발의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분리과세 기간도 순차적으로 연장)

◦ 출자금

- 2027년 12월 31일: 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주철현‧

김영진‧이양수‧이병진‧송옥주‧추경호

‧최은석‧윤영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박성훈‧김선교

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임오경‧서삼석‧

박희승‧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서천호의원안

- 2032년 12월 31일: 조인철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신영대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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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예탁금

- 2027년 12월 31일: 김주영‧서영교

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주철현‧

김영진‧이양수‧이병진‧송옥주‧추경호

최은석‧윤영석‧임이자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박성훈‧김선교

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임오경‧윤준병‧

서삼석‧박희승‧박상웅‧임호선‧정희용

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서천호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신영대의원안

② 정부안: 가입자 요건에 따라, 조합

원, 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

한은 연장하되, 그 밖의 가입자는

저율 분리과세

-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저소득자

(2024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그 밖의 가입자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제91조의24)

□ 특례 적용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추가(정부안)

◦ 대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형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 대상: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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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35), 이만희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번호 6138)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임오경의원안 2025. 2. 4. 발의(의안번호 7902)

임오경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03), 김영진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5)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조인철의원안 2025. 4. 14. 발의(의안번호 9783), 신영대의원안 2025. 4. 30. 발의(의안번호 10254)

이양수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73),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박희승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39)

김주영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16),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윤영석의원안 2025. 8. 27. 발의(의안번호 12437)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4. 발의(의안번호 12681)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천호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52)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정희용의원안 2025. 9. 29. 발의(의안번호 13341)

임이자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10)

□ 개정안 등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조합 등9) 출자

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정비하려는 것

임.

① 다수 의원발의안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단순 연장(2년에서 10년까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단, 윤영석

의원안은 예탁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현

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9)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의5·제83조의3).

현 행 개 정 안

◦ 기준연도 특례:

- 원칙: 가입(연장) 신청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

득금액

- 예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과세기간

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간주

◦ 기준연도 특례:

- 원칙: 가입(연장) 신청일 출자일 기

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 예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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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안은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

득 가입자(2024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

백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농‧어‧임업인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가입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2026년에는 5%

의 세율로, 2027년 이후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시

하고 있음.

또한, 현행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이자·배당의 발생시기’ 별로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득기준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조합 등이 가입(출자)

시 소득기준 요건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가입일과 출

자일’로 변경하면서 소득요건에 관한 기준 연도 특례규정10)이 적용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11)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

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

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

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

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15 -

현재 조합원등에 대하여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

당소득,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는 5%로 분리과세되고, 2027년 이후에

는 9%로 분리과세 됨.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근거조항 적용기간 특례내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2007. 1. 1 ~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

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

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연장되었음.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

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11차례 연장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200만원에서 1987년 500

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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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주요 연혁]

시 기 내 용

1976 ~

1977년
· 예탁금 100만원,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1978 ~

1986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100만원 → 500만원

1987 ~

1988년

·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및 이용고배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예탁금 : 500만원 → 1,000만원

- 출자금 : 200만원 → 500만원
1989년

이후
·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1992 ~

1994년

· 비과세 한도 인상 :

- 예탁금 : 1,000만원 → 2,000만원

- 출자금 : 500만원 → 1,000만원
2009 ~

2012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2024년

이후
· 출자금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납입한도 증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납입한도 상향으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조 359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6년에는 1조 1,48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

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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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19년 11,932,600 - 564,175 - 273,591 - 5,233,827 - 7,462,967 -

‘20년 12,692,288 6.37 593,049 5.12 311,860 13.98 5,920,854 13.13 8,366,135 12.1

‘21년 13,618,962 7.30 637,003 7.41 360,607 15.63 6,561,631 10.82 9,599,412 14.7

‘22년 14,220,952 4.40 673,672 5.76 397,170 10.14 6,770,079 3.18 9,837,449 2.50

‘23년 14,503,038 2.00 708,519 5.17 432,643 8.93 6,463,591 △4.53 9,248,811 △6.00

‘24년 15,167,014 4.60 729,962 3.03 470,086 8.65 6,621,311 2.44 9,832,390 6.3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년 56,525,781 - 6,682,477 - 1,698,445 - 29,375,497 - 47,839,104 -

‘20년 53,491,025 △5.4 6,204,701 △7.2 1,737,220 2.3 28,964,829 △1.4 46,848,210 △2.1

‘21년 49,639,937 △7.2 6,351,680 2.4 1,773,703 2.1 29,139,459 0.6 47,899,564 2.2

‘22년 57,413,110 15.7 7,976,482 25.6 2,135,860 20.4 33,409,369 14.6 57,672,907 20.4

‘23년 62,112,233 8.2 8,254,928 3.5 2,353,041 10.2 34,174,623 2.3 57,865,172 0.3

‘24년 63,110,017 1.6 8,200,585 △0.7 2,418,508 2.78 33,960,955 △0.6 56,394,950 △2.5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0,359 10,680 11,48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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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연장, 한도금액의 확

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 중 농어민 등은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국제 분쟁과 같은 외생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는 특성

이 있고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회안

전망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이 있음12).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으로 조사13)된 바 있고,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으로, 어가의 연평균 소득

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

사14)되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상호금융의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활동 위축과 함

께 금융 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디지털 전환 확산과

12)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0) 81p..

13)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14)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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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은 오히려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는데 이는 금융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려된 것으

로 보임.

[제1금융권 4대 은행 점포 수 합계 추이]

주: 제1금융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합계를 의미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 점포수 현황]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 연도별 점포 수 
(단위: 개)

상호금융 ’18년 대비 ’24년 점포수 증가율
(단위:%)

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상호금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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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15)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점포망을 통해 금융서비

스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

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등 지역 금융

기관이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한 관계금융을 실현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임.

셋째, 이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이 수신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상호금융은 신탁, 퇴직연금, ISA 등 취급상품의 제한16) 등으로 제1

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우량 조합원 등의 자금

15) 여효성·김봉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김은경(2018). “미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질서경제저널�, 21(1):65-92.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83p. 재인용

16) 상호금융(단위조합 기준) 취급상품 제한

구 분 취급 근거법률 제한 사유

신탁, 퇴직연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조특법, 자본시장법
유사 신탁업자(은행, 증권회사 등)만

취급 허용

양도성예금증서 한국은행법, 금융위규정 한은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미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은행법, 금융위 결정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 가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국공채 창구판매 국채법, 기재부규정 은행, 증권회사만 취급 허용

외국환 외국환거래법 환전 등 일부업무 제한적 취급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업자에 미포함

주택신용보증서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 미체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취급허용

자료: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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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을 유발하여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조합원 등이

추가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임업인과 저소득자에 대

하여는 비과세혜택을 유지하되, 농‧어‧임업인이 아니면서 일정 이상

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종료하고, 예정대로 저율 분리과

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정부안은 농‧어‧임업인,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고액소득자를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할 수 있음.

농‧어‧임업인, 영세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지역거주자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

우 지역거주자가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쉽게 조합원(회원)으로

서 가입이 가능한 상황임.

[상호금융기관 가입 요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지역 농업인 지역 어업인 지역 임업인 지역거주자 등지역거주자 등

준조합원 지역거주자 등 제한 없음 지역거주자 등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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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의 운용 결과는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 조합 등 활동과 무관한 일반 금융소비자

가 손쉽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직장형 새마을 금고를 중심으로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고배당, 고금

리,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상호금융기관

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구성은 지역기반의 조합원보다 일반 금

융소비자, 특히 준조합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17)으로 확인된

다는 것임.

[농협 및 수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중 준조합원 비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감면액은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구조로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

17) 조합원/준조합원 별 비과세 대상 예탁금 현황(‘24년말 기준, 출처 : 각 기관)

- 농협 : 조합원(11.6조원, 18.4%), 준조합원(51.4조원, 81.6%)

- 수협 : 조합원(1.0조원, 5.0%), 준조합원(19.0조원, 95.0%)

농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인원 수 중 준조합원 수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인원 수 중 준조합원 

출처: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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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이러한 사유로,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서는 ① 수혜 자격에 일

정한 소득요건을 도입하거나 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질적 필

요계층에 한정한 지원하는 방안 혹은 ② 일몰계획에 따라 저율 분

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만, 최근 부동산ㆍ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싱(PF) 대출 부실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의 비과세혜택 축소로 인한 자금이탈이 자칫 상호금융기관

의 재무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될 수 있음.

[상호금융권 손익 및 연체율]

2024년 상호금융권 손익 

(단위: 억원)

상호금융권 연체율
(단위: %)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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